
이 연구는 이론적 자원으로서 닐 스미스(Neil Smith)의 ‘자연의 생산(Production 

of nature)’ 개념을 활용하여 청계천 복원 사업을 비판적으로 해석해보았다. 다양

한 사회적 관계와 행위자들의 전략에 의해 청계천이라는 자연이 생산되는 과정에

서, 환경문제가 기술적, 경제적, 행정적인 문제로만 다뤄짐으로써 탈정치화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원인이 복원사업 추진 측의 공간 조정 전략, 거버넌스 조

정 전략의 성공에 있고,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저항 집단의 역량 부

족도 이러한 결과에 기여하였다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환경이 다시 정치화되려면 

자연의 생산 과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

연의 생산과정에 비판적으로 참여하는 운동을 기획하는 일과, 거버넌스의 민주적 

활용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주요어: 자연의 생산, 환경의 탈정치화, 환경의 재정치화, 거버넌스 조정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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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이 연구는 닐 스미스의 ‘자연의 생산’ 개념을 이용하여 청계천 복원사

업에서 환경이 자본화, 상품화되어 탈정치화(de-politicization) 방식으로 다

뤄지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이것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을 어떻

게 찾을 수 있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청계천 복원 사업은 환경과 생태 

문제에 대한 이해방식, 거버넌스 구성과 추진방식, 기존 사회적 네트워

크와 공간에 대한 이해관계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

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본격적으로 정치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기술적, 경제적, 행정적인 문제

로만 다뤄짐으로써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가 되었다. 환경이 

탈정치화된다는 것은 환경이 자본화되고 상품화됨으로써, 환경문제를 

만들어내는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가능성을 오히려 차단한다

는 뜻이다.

최근 들어서 기후변화, 유전자변형생물(GMOs),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

고에서 비롯된 방사능 오염 문제, 해양폐기물에 의한 해양생태계 파괴, 

사막화, 식량부족과 기근 등 여러 가지 지구적, 국지적 환경문제에 사회

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인류 모두의 보편적이고 당연한 과제라는 인식이 

지배하고 있다(맥마이클, 2013).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환경문제가 정치적 

의제로 올라와서 번듯한 자리를 차지한 결과, 오히려 환경문제는 ‘탈정

치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특히, 세계은행이나 IMF, WTO 등과 같은 국

제금융기구들, 그리고 ‘북반구(the North)’ 환경주의의 주도하에 지구적 

생태학(global ecology)이 나타나면서 환경문제와 사회정의, 자원분배 문제

는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분리되었다(맥마이클, 2013: 330). 

환경문제의 탈정치화는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담론에서 분명

하게 드러난다. 기후변화는 인류가 자연에 미친 영향 중에서 가장 심대

한 결과를 초래했다. 인간의 산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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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영향은 공간적 범위에서 전 지구적인 동시에, 시간상으로도 매우 

길어서 지질학적 시간의 교체를 언급할 정도이다. 노벨상을 수상한 대기

화학자 폴 크루첸(Paul Crutzen)은 이러한 변화를 묘사하기 위해 12,000년 

전에 시작된 ‘충적세(Holocene)’를 뒤이은 ‘인류세(Anthropocene)’라는 지질

학적 시대 개념을 소개하였다(Swyngedouw, 2015: 131). 기후변화처럼 광범

위하고 과학적인 환경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광범위한 동의가 존재한다. 기후변화협약이 그 증거이며, 당사국 총회를 

비롯한 관련 회의들에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정치적인 수준에서 갈등을 

빚지만 거기서 자연이나 환경문제의 역할은 실종된 지 오래다. 기후변화

는 자본주의적 이윤 추구를 위협하는 위기로 등장했다가, 점차 새로운 

이윤 추구의 장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Smith, 2008: 243). 기후변화라는 

자연은 철저하게 상품화되고, 더 나아가서 금융화되기도 했다. 온실기체

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가 거래되고, ‘탄소 격리(carbon se-

questration)’ 시장은 지구적 규모로 거대하게 형성되었다. 나무를 베어 종

이를 만드는 제지회사는 ‘딱따구리 선물(woodpecker futures)’을 만들어 냄

으로써 자신들의 벌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각종 ‘환경선물(environment futures)’, 증권, 파생상품들

이 대거 쏟아져 나오고 있다(Smith, 2008: 248). 

지속가능한 발전 담론도 마찬가지이다.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에

서 제출되었던 “미래세대의 욕구충족능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하는 발전”이라는 개념은 1992년 리우유엔환경

개발회의나 2002년의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등을 거치면서 실현가능성

이 의심받기 시작했고, 급기야 국제무역과 국제투자를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가 달리기 시작했다(맥마이클, 2013: 329). 국제연합(UN)에서는 

2000년에서 2015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던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 MDG)’의 후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가 2015년 9월 25일 유엔 정상회의에서 발표되었

다. 2016년에서 2030년까지 우리가 달성해야 할 핵심적인 개발목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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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제출되었다1)(Kroll, 2015: 4∼5). 경제, 사회, 환경의 고른 발전을 추구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담론은 환경문제를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의 거버넌스에 의해 정책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하

는, 정치와는 별개의 행정적인 관리의 문제로 남게 되었다. 

이처럼 탈정치화된 환경문제가 가진 심각한 문제점은 환경에 대한 담

론이 넘쳐나고 모두가(심지어 환경을 악화시킨 석유기업들이나 핵발전 세력

들조차도) 자신들을 녹색 혹은 환경친화적이라고 포장하거나, ‘깨끗한 대

안’이라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Smith, 2008: 248), 환경문제는 더 심각해

지는 동시에 지리적으로도 불균등하게 분포된다는 점에 있다. 부유한 지

역과 빈곤한 지역의 빈부격차만이 아니라 환경적 피해와 오염의 불평등

도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2008년의 지구적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확대되면서 환경문제의 탈정치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회-자연관계, 사회-생태적 시스템, 어떤 환경-자본의 관계를 맺어야 하

는가에 대한 근본적이고 정치적인 논의를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알랭 바디유(Alain Badiou)는 환경이나 자연에 대한 이

러한 광범위한 동의가 확산되는 것을 현대적인 형태의 ‘인민의 아편’이

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슬라보예 지젝(Slavoj Žižek)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권위를 가지고 한계를 설정하는 예전 종교의 기능을 이제 생태학이 하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Swyngedouw, 2015: 132). 

에릭 스윈거도우(Erik Swyngedouw)는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기후변

화와 관련해서) 정치불가능의 상태가 된 것에 대해, ‘후기-정치적(post-polit-

ical)’, 그리고 ‘후기-민주주의적(post-democratic)’ 환경이라고 서술하였다

(Swyngedouw, 2015: 138). 민주적인 토론이나 반대는 사라지고 동의와 합의

만이 강제되며, 전문가에 의한 사회적 행정이 환경정치를 대체하는 상황

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후기-정치적인 시대에서 환경정치는 어떻게 

1) 잠정적으로 실시해본 OECD국가의 SDG 평가에서 한국은 34개국 중에서 23위

를 차지했다(Kroll, 2015: 5).



92  공간과사회 2015년 제25권 4호(통권 54호)

복원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논문에서는 탈정치화 과정을 겪으면서 후기-정치적 상황에 처한 

환경정치가 복원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이런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 대

한 대답을 사회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예컨대,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근본적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에 의한 환경파괴와 노동자-농민의 삶의 파괴는 어떻게 결합되어 있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자본주의가 가진 본질적인 생태적 한계를 어

떻게 돌파할 것인가? 어떤 환경운동이 필요한가? 어떤 사회를 구성할 것

인가?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환경/생태 이데올로기가 각축을 벌

이는 환경정치가 복원되어야 한다(Dryzek & Schlosberg, 1998). 그리고 이러

한 복원을 위한 이론적 자원을 닐 스미스가 주장했던 ‘자연의 생산’ 개

념에서 찾고자 한다. 뒤에 다시 상술하겠지만 자연의 생산 개념을 통해

서 보면, 자연의 생산과정이 민주적이었는지, 비민주적이었는지, 정의로

웠는지, 그렇지 못한지 등을 판단할 수 있으며, 자연의 생산에서 지배적

인 사회적 관계나 구조에 저항하여 환경을 다시 정치화할 수 있는 가능

성을 찾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시에 추진한 청계천 복원사업은 

많은 논란과 사회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도시 지속가능성 제고 

사업으로 평가받았으며,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청계천 복원 사업에 대해서는 논란이 아직도 계속 

되고 있다. 일단 건천인 청계천에 전기로 한강물을 억지로 끌어들여 물

을 흐르게 한 것에 대한 비판, 자연정화 작용을 하기 어려운 인공 어항이

어서 계속 엄청난 돈을 들여 관리를 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또 복원 

사업 완공 후 2015년 10월 현재까지 여섯 차례의 어류 집단 폐사 사고가 

발생해서 2천여 마리가 폐사되었는데, 15분간 3mm의 비가 내리면 수문

을 자동 개방하여 오염 물질이 유입되어 있는 구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있다(≪연합뉴스≫, 2015.10.11). 현재의 박원순 시장은 

이명박 시장의 청계천 복원 사업과 다른 방식의 ‘생태적’ 복원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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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고 있다. 최근, 제2마장교부터 신답철교까지 여러 종류의 수목을 

식재하는 시범사업도 진행하였다. 그리고 향후에는 시민사회 쪽에서 오

래 전부터 주장했던 대로 청계천 상류 지천을 복원하고, 4대 산의 물줄

기를 청계천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연합뉴스≫, 

2015.9.27). 이 논문에서는 이명박 시장 시기의 청계천 복원 사업 과정을 

자연의 생산 개념으로 재해석하면서, 주로 이명박 시장을 비롯한 추진세

력들의 거버넌스 전략과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등을 비롯한 저항세력

들의 대응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래서 어떻게 청계천 복원사

업이 점차 탈정치화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환경정치의 가능성을 복

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2. 닐 스미스의 ‘자연의 생산’ 개념

닐 스미스의 자연의 생산 개념은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의 ‘공간

의 생산’ 개념에서 이론적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다(Smith, 2008: 249).2) 

인간은 특정한 자연적 필요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자연은 이러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좀 더 정확하게는 “인류는 이러한 필

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을 생산함으로써 집단적으로 자신들만의 

물질적 삶을 생산하고, 이 과정에서 그 충족은 더 많은 생산적 활동을 

요구하는 새로운 필요를 만들어낸다”(Smith, 2008: 55).3) 인간의 물질적 삶

2) 닐 스미스가 르페브르의 공간의 생산 개념에서 영감을 받았고, 이 개념의 독창

성에 대해서 높이 사기는 했지만, 닐 스미스가 보기에 르페브르는 재생산 문제

에 너무 경도되어 ‘공간의 생산’과 생산의 연계성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결국 

사회와 공간의 이분법이 다시 나타나게 되었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Smith, 

2008: 124∼125).

3) 닐 스미스의 저작 Uneven Development의 초판은 1984년에 나왔고, 이 논문에서 

인용한 것은 2008년도에 출판된 제3판 수정본이다. 이 수정본에는 저자의 새로

운 후기와 David Harvey의 서문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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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자연이며, 이러한 자연은 인간의 의식적 노동과 

사회적 노동을 통해 통일성(unity)을 유지하게 된다. 이것은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추상적인 자연의 통일성이나 생태운동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연으로 회귀하겠다는 희망적 사고와는 다르다(Smith, 2008: 56). 자연은 

인간 사회의 노동 분업에 의한 생산을 통해 사회와 변증법적으로 결합되

어 차별적으로 분화되는데, 이러한 변증법적 관계를 닐 스미스(Neil Smith)

는 ‘자연의 생산(production of nature)’이라고 불렀다(Smith, 2008). 이것은 자

연과 사회가 상호작용한다거나, 서로 연계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

다. 사회와 자연의 관계는 사회적 관계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 

처음에 자연적인 가능성으로만 존재했던 ‘잉여(surplus)’는 자본축적이 진

행되면서 사회적 필연성이 되었고, 이 잉여는 계급에 기초한 사회적 분

화의 기초가 되었다(Smith, 2008: 58). 

“영구적인 사회적 잉여의 생산은 인간 사회로 하여금 자연의 제약으로

부터 해방되는 과정을 시작하게끔 하였다. … 이것이 전반적으로 자연으

로부터 인간 사회의 해방을 지원하였지만, 사회의 내부적 분화를 발전시

킴으로써 그렇게 하였고, 인구 대부분을 노예화함으로써 그렇게 한 것이

다”(Smith, 2008: 59). 

사회적 잉여가 증대되고, 시장이 세계적인 규모로 확장된 자본주의 사

회에서 자연의 생산은 교환가치를 위한 생산에 복무하게 된다. 성별 노

동 분업, 정신과 육체의 노동 분업 등과 같은 노동의 사회적 분업 속에

서, 사회에 주어진 ‘1차 자연(first nature)’은 ‘2차 자연(secondary nature)’으로 

생산된다. 이러한 생산 과정에서 사회적 모순은 증폭된다. 즉, 2차 자연

을 생산하는 과정은 자연으로부터 사회의 해방을 촉진시키는 한편, 모순

도 첨예하게 만든다. 예컨대, 봉건제에서 근대적 자본주의사회로 이행하

는 자연의 생산과정은, 봉건적 토지제도라는 ‘2차 자연’에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지배계급(지주)들과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이 시장과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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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제에 달려있는 신흥 부르주아들 사이의 모순을 증폭시키게 되는 것

이다(Smith, 2008: 68). 이처럼 자연의 생산 과정은 마르크스가 언급했던 

추상에서 구체로의 상승이 일어나는 과정이다(Smith, 2008: 70). 

“세계적 스케일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임노동관계가 일반화되면서 

자연과의 관계는 다른 무엇보다도 교환가치적 관계가 되었다. 물론 사용

가치적 관계는 근본적인 것으로 남아있다. … 자본주의적 생산(자연의 전

유)은 필요 일반의 충족이 아니라, 특정한 필요, 즉 이윤의 충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Smith, 2008: 77∼78). 

그러나 모든 것을 상품화시키려는 욕망 때문에 자본주의적 자연의 생

산은 스스로 많은 장애물을 만들게 된다. 

“필요한 자원을 희소하게 만들어버리고, 아직 이용하지도 않은 자원의 

질을 하락시키며, 새로운 질병을 만들어내기도 하며, 모든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핵발전 기술과 같은 것을 개발하고, 인류를 재생산하기 위해 소

비해야만 하는 모든 환경을 오염시키며, 일상생활 수준에서 사회적 부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게 된 것이다”(Smith, 2008: 84).

닐 스미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연의 생산이 단계별로(물론 역사적으

로 두 개의 생산방식이 공존하기도 한다) 나눠진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자본

이 자연을 ‘형식적’으로 포섭하는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포섭하는 단계

로 이행하였다고 설명하였다.4) 그는 노동이 자본에 의해 형식적으로 포

섭되는 것과 실질적으로 포섭되는 것을 구분한 마르크스의 논의를 빌려

온다. 노동의 형식적 포섭 단계에서는 노동자들이 생산과정에 대한 직접

적인 통제권도 있고, 자본축적도 주로 절대적 잉여가치의 확대를 통해서 

4) 이 과정은 이중적이다. 즉, 자연을 통한 자본의 순환 과정, 그리고 자본을 통한 

자연의 순환 과정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이다(스미스,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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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다. 그러나 실질적 포섭단계에 이르면 노동자들은 근대적인 기

계장치 속에서 일종의 부속품처럼 취급받으면서 생산과정에서 주도권을 

빼앗기고 자본주의적 기술과 사회구조의 다차원적인 그물망 속에 던져

진다. 자본축적도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위주로 바뀌게 된다. 자연의 

생산도 이와 유사하다. 자연이 자본에 형식적으로 포섭되어 있는 상태에

서는 자본축적이 주로 자원의 채굴을 통해 얻어진 물질들을 생산과정에 

투입시키는 것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예컨대 식민주의에서

의 자연의 생산이 자연이 형식적 포섭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이 단계

에서 자본은 자연을 통한 순환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실질적 포섭의 

단계에서는 자연을 통한 순환을 더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연의 생산이 

전 방위적으로 자본화되어, 자연의 자본화, 금융화가 일어나게 된다(스미

스, 2007: 57∼58). “노동의 실질적 포섭이 노동자에게서 개별성을 빼앗는 

것처럼, 자연의 실질적 포섭은 자연이 자본화와 금융화를 통해 자연에게

서 그 구체성을 빼앗는다”(스미스, 2007: 58∼59). 

2008년에 수정 출간한 자신의 저서 Uneven Development의 제3판 후기에

서 닐 스미스는 자연의 생산 개념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하여, 기업들의 

‘그린 워싱(green washing)’ 전략을 빗대서 ‘네이처-워싱(nature-washing)’라는 

개념을 제안한다(Smith, 2008: 245). ‘그린 워싱’이란 기업들이 자본주의적 

이윤추구 목적으로 환경주의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네이처-워싱’

은 이와 다른 것이다. 예컨대, 기후변화의 경우 자연이 사회적으로 변형

된 것의 결과인데 이 결과가 다시 우리들의 사회적 운명을 결정짓는 강

력한 결정요소가 되어버린 것이다. 사회적으로 생산된 자연이, 다시 사

회의 생산에 영향을 주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네이처-워싱’이라고 표현

한 것이다. ‘네이처-워싱’은 자연이 일방적으로 사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행위자가 사회에 대해서 막강한 구성력을 가지고 있

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닐 스미스는 자신의 자연의 생산 개념이 

‘사회구성주의(social constructionism)’의 입장, 즉 자연이 사회적 담론에 의

해 구성되는 실재라고 보는 입장(Hajer, 1995; Eder, 1996)과는 다르다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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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긋는다. ‘네이처-워싱’이라는 용어를 예로 들어보면, 사회구성주의적 

입장에서 ‘네이처-워싱’이란 담론적으로만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담론적 구성이라는 것은 그리 멀리 나가지 못한다(Smith, 2008: 246). ‘네이

처-워싱’ 개념은 자연에 다시 책임을 부가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지구를 탐욕스럽게 망가뜨리는 것에 면죄부를 주자는 

것도 아니다. 환경위기에 대한 대응은, 위기의 발생구조(자본주의적 생산, 

유통, 교환)를 정확하게 파악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Smith, 2008: 247). 그런 면에서 전 지구적인 환경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

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교환가치적 생산관계 속에서 자연이 생산

되는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Prudham & 

Heynen, 2011: 227). 

닐 스미스의 ‘자연의 생산’ 개념을 사용하게 되면 환경의 정치화와 관

련하여 어떤 이론적 이점이 있는가? 닐 스미스는 마르크스주의자나 (극

단적인) 생태주의자들의 경우 자본주의 사회가 자연을 지배(domination of 

nature)한다고 주장하면서 상당히 다른 방향의 대응을 보인다고 한다. 예

컨대 프랑크푸르트학파의 경우 인간과 자연이 신진대사를 하면서 자연

의 지배는 피할 수 없는 조건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심층생태주의자들

(deep ecologist)이나 지구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는 가이아 학설

(Gaia Hypothesis) 지지자들은 인간의 자연 지배를 파괴적인 사회적 선택이

라고 간주한다(스미스, 2007: 51). 그런데, 이러한 자연의 지배론은 정치적

으로는 퇴로가 없는 막다른 골목이라고 할 수 있다(스미스, 2007: 52). 자

연의 지배론이 상정할 수 있는 정치적 대안은 반사회적인 자연의 정치

(생태 아나키즘)이나 좀 더 친절하고 부드러운 지배(녹색자본주의론, 깨끗한 

자본주의론5))를 감수하는 것 정도이다(스미스, 2007: 52). 이에 반해 자연의 

생산 개념은 자연을 생산하는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출 수 있

다. 자본주의하에서 자연은 점차 실질적으로 포섭되어 새로운 축적기회

5) 녹색자본주의론이나 깨끗한 자본주의론은 닐 스미스가 제시한 것은 아니고 필

자가 판단해서 삽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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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닐 스미스는 이렇게 진단한다.

“어떤 종류의 환경과 경관이 어떤 목적에서 생산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모든 선택이 폭넓은 사회적 논의에서 벗어나 시장을 통해 조율되는 협소

한 계급적 통제로 넘어가고 있다. … 점증하는 자연의 사회적 재생산은 외

재적인 자연으로 인식되는 그 어떠한 것에도 침투한다. … 그리고 일차적 

자연으로부터 생산되는 ‘이차적 자연’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오히려 

이제 일차적 자연은 이차적 자연 안에서, 또는 이차적 자연의 일부로서 생

산되기 시작했다”(스미스, 2007: 54∼55).

닐 스미스는, 자연이 자본의 축적 전략에 동원되면서 이제는 자연의 

생산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자연의 소비 측면에서도 축적전략으로 등장

하게 되었음을 지적한다. 예컨대 자연식품 산업, 탄소배출권, 재활용 분

야 등 자연의 소비와 관련된 분야에서도 자본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축적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반자본주의 운동으

로서 자유주의적 환경주의는 죽어버렸다고 진단한다(스미스, 2007: 62). 그

러면 닐 스미스는 자본의 이러한 축적전략에 대해 어떤 정치적 운동을 

제시하고 있는가? 

상당히 소략하고 다소 간접적이지만 그의 정치적 대안은 자연생산의 

민주화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는 예컨대, 유전자조작생물(GMO) 등에 대

해 직접적으로 맞서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의 사용가치에 협소

하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자연의 전략적 생산 그 자체에 대한 정치적인 

도전을 성공적으로 창출하는 것을 가로막고, 왜곡시키고, 결국 그런 도

전을 불가능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스미스, 2007: 65). 대신, 

자연이 자본화 수단에 대한 투쟁에서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

에 주목해야 하고, 민주적인 자연의 생산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어떠한 

종류의 사회적 권력이 자연의 생산을 민주화하는데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는데서 그 답이 찾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한다(스미스, 2007: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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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닐 스미스가 비록 충분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자연의 생산을 

민주화하여 자본축적 전략으로 자연이 이용되는 과정에 민주주의적 요

소를 투입하여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후기 정치적 상황에서 환

경정치를 복원할 수 있는 핵심적 요소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청계천 복

원사업을 자연의 생산 개념으로 재구성하여 어떤 사회적 관계가 지배적

이었는지, 중요한 행위자들은 누구였는지, 시민환경운동 단체를 비롯한 

저항세력들은 민주적인 자연의 생산 과정을 만드는데 성공하였는지 혹

은 실패하였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청계천

이라는 자연의 생산 과정에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존재하지만, 특히 서울

시장, 청계천 복원사업 추진관련 행위자들,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비

판적 입장의 행위자들, 청계천의 상인들(점포상, 노점상), 전문가, 시민환

경운동단체들 등이 주요 행위자들로 제시된다. 그리고 이 행위자들 각각

의 전략에 따라 청계천이 어떤 식으로 생산되는지를 드러냄으로써, 환경

정치가 왜 개발을 위한 환경관리로 전락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다

시 환경정치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지를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3. 선행연구의 검토

청계천 복원 사업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진행이 되었고, 

논문 편수도 많은 편이다. 간략하게 주제별로 살펴보면, 추진 과정에서

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연구(이진영‧조택, 2006; 성지은, 2005; 황기연‧나태준, 

2005; 박명현, 2004; 황기연 외, 2005; 허태욱, 2004; 김종호‧황필선, 2009; 김병

철, 2007), 청계천 사업에 대한 도심재생 차원에서의 정책적 평가 연구(최

근희, 2008; 강우원, 2003; 김진열‧이규명, 2012), 청계천 사업이 가진 ‘신개발

주의(neo-development)’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연구(홍성태, 2003; 2004; 

조명래, 2003; 조명래‧배재호, 2005) 등이 있다. 그 외에 청계천 복원이 주변 

도심지 지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장유경‧황기연, 2013), 청계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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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도시계획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입장에서 성과를 적극적으로 개

진한 연구(양윤재, 2008), 청계천 공구상가의 공간구조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환경을 위한 사업이라는 명분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연구(송도영, 2003) 등이 있다. 김숙진(2006)의 연구는 ANT의 입장에 입각

해서 혼종물(hybrid)로서 청계천이 생산되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김병욱 

외(2010)는 미디어 담론과 청계천 공간의 생산이 어떻게 관련을 맺는지에 

대해 담론분석을 시도하였다. 

4. 자연의 생산 개념에 의한 청계천 복원사업의 비판적 해석

1) 청계천 복원사업의 개요

청계천 복원사업의 추진 배경과 경과 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언급되었기 때문에 상세하게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

인다. 매우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전문가들에 의한 청계천 복원 아이디어

가 선거 국면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이명박 후보의 선거공약으로 

채택이 된 것이 복원사업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청계천 복원사업의 

최초 아이디어는 2000년 9월 1일 ‘청계천 되살리기’ 심포지엄에서 시작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2002년 1월 1일, 한겨레신문이 문단의 원로 

박경리 선생과 대담하면서 청계천 복원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환기되었

다(김병욱, 2010: 38). 당시 청계천 고가도로와 주변상가는 과거 경제 개발 

시기의 상징적 공간이었다가 이제는 산업용재상이 밀집해있는 도심부적

격 시설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서울시에서는 노후해서 위험해진 고가도

로를 전면적으로 보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김병욱 외, 2010: 35∼36). 

그러던 차에 아예 철거하고 복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견해가 나오

게 된 것이다. 당시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후보는 청계천 복원

을 공약으로 채택하게 되고, 여당 후보였던 김민석 후보는 이에 반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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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청계천 복원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고가도로를 

없애고 복개되었던 청계천 도로를 뜯어낸다는 것은 시민들의 교통 불편

이라든가, 청계천 주변 상인들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문

제이고 일종의 사회적 실험이었기 때문에 이미 형성된 사회적, 물리적 

네트워크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당시에 청

계천의 복원 자체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동의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

었기 때문에, 복원 자체에 대한 반대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이명박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된 뒤에는 이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었는데, 주변 상인들(점포상, 노점상)과의 이

해관계에 차이에 따른 갈등, 하천복원의 목적과 개념에 대해서 다양한 

주체들(시민위원회, 시민단체들, 전문가들)과의 갈등이 있었고, 실제 추진 

과정에서 거버넌스 구조가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결국 서울시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인해 시민위원회가 협조를 거부할 정도로 갈등을 빚

었으나 결국 시장 임기 내에 복원사업은 마무리 되었다. 청계천 복원사

업의 주요이해당사자 및 추진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청계천 생산 과정의 주요행위자들을 살펴보면 크게 여섯 

개의 집단으로 구분된다. 첫째, 서울시장, 둘째, 청계천 상인(점포상, 노점

상), 셋째, 청계천 복원추진본부와 청계천 복원지원연구단(약칭하여 추진

위), 넷째, 전문가집단, 다섯째, 청계천 복원 시민위원회(약칭하여 시민위), 

여섯째, ‘올바른 청계천 복원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청계천 연대)를 비롯한 

시민환경단체 등이다.6) 이 글에서는 시기별로 청계천의 생산과정을 다

루지 않고, 행위자별로 어떤 전략을 사용하여 생산과정에 개입하였는지

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런 접근 방식을 통해 청계천 생

산 과정에서 작동한 지배적 사회적 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며, 어떻

6) 추진위와 시민위는 흔히 합쳐서 청계천 복원 추진의 삼각추진시스템이라고 홍

보되었다(황기연‧나태준, 2005: 177∼178). 그러나 시민위는 초기를 제외하고는 

계속 청계천 복원방법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고 나중에 시민위 위원들이 심의를 

거부하거나 탈퇴하고 추진본부장을 형사고발하기도 했기 때문에 별도의 행위자

로 구분하여 서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홍성태, 200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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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주요 이해당사자 및 추진과정

2000.9 청계천살리기연구회(청계천포럼), 제1차 청계천 살리기 심포지엄 개최

2002.4 이명박 후보, 서울시장 선거에서 청계천 복원 공약 제시

4.9∼6.28 한겨레신문, ‘청계천에 생명을’ 시리즈 게재

7.2 이명박 시장, 제32대 서울시장 취임

7.2 청계천 복원 추진본부, 청계천 복원지원연구단 구성(서울시)

8.12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 결성(청계천주변 상인)

9.18 청계천 복원시민위원회 구성(서울시)

12.31 청계천주민상인협의회 구성(청계천주변 지역주민 및 상인)

2003.2.11 청계천 복원사업 기본계획(안) 발표(서울시)

2.18 의류상가대책위원회 결성(청계천주변 의류상인)

2.22 정책협의회(10월에 청계천주변상인대책협의회로 변경) 구성(서울시)

3. 청계천노점상 생존권사수를 위한 투쟁위원회 결성(청계천주변 노점상)

4.9 올바른 청계천 복원을 촉구하는 각계인사 100인 선언(경실련 등 8개 시민단체)

5.1 청계천 복원사업 기본계획안 시민위 본위원회 통과

6.9 청계천 복원공사 사업시행자 선정(서울시)

6월 하순 국무회의에서 청계천 복원사업 지지 방침 결정

6월 말 대책위와 서울시 간 이주단지규모 확대 합의(주변상인과의 갈등해소)

7.1 청계천 복원공사 착공

7.21 시민위 역사문화분과위 청계천문화재 원형복원 서울시에 공식 요구

8.18 올바른 청계천 복원을 위한 연대회의(청계천연대) 결성(경실련 등 12개 시민단체)

11.5 시민위 활동 전면중단, 청계천연대 시민위 입장지지, 원형복원 촉구

11 투쟁위와 서울시간 동대문운동장 대체 사용 합의(노점상과의 갈등해소)

12 청계천 복원사업 실시설계 완료(서울시)

2004.2.26 시민위 역사문화분과위 및 청계천연대, 문화재청에 공사중단명령 요구

3.11 청계천문화재보전전문가 자문위원회(전문가위) 구성(서울시)

4.5 전문가위, 광교 이전 복원 및 복원공사 계속 추진 결정

6.14 시민위와 청계천연대, 복원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시청 앞 기자회견

8.24 문화재청 사적분과, 청계천문화재복원 소위원회 구성

9.24 소위원회, 청계천 문화재 복원방식 결정(문화재관련 갈등해소)

2005.9.30 청계천 복원공사 완공

10.1 청계천 복원사업 준공식인 청계천 새물맞이 행사 개최(서울시)

출처: 김병철, 2007: 119에서 인용.

<표 1> 청계천 복원사업 추진과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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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청계천 복원사업이 탈정치적인 환경관리 사업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자본축적을 위해 청계천이라는 자연이 어떻게 동원되었는지, 청계천 생

산과정이 민주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

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청계천 생산과정에서 대립전선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크게 청계천 복원 사업 추진 집단

(서울시장과 추진위, 일부 전문가)과 저항 집단(노점상과 점포상, 일부 전문가, 

시민위, 청계천연대 등)으로 나눠서 각 집단들이 사용한 전략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청계천 복원 사업 추진 집단의 청계천 생산 전략

서울시장을 비롯한 청계천 복원 사업 추진 집단은 청계천 복원의 의

의에 대해 서울을 환경친화적이고 인간중심적인 도시로 바꾸는데 두었

다고 주장하였다. 청계천 복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

당했던 양윤재 복원사업추진본부장은 청계천 복원사업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노후된 고가구조물의 철거를 통한 안전문제의 근본적인 해소, 그리고 

청계천변 고가구조물과 주변지역의 슬럼화로 인한 도시환경악화문제 해

결과 하천복원을 통한 인간중심의 친환경적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복개로 인한 역사 및 문화유적의 멸실과 훼손을 막고, 600년 

역사도시로서 서울의 역사유적의 원형을 회복하고, 경쟁력을 잃고 방치된 

도심에 청계천의 복원이라는 충격을 통해 정체된 서울의 도심부에 개발의 

역동성과 경쟁력을 부여 … 청계천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의 재개발을 

통해 전통적 산업기능에 IT, 국제업무, 디지털산업 등 새로운 첨단 기능, 

쇼핑, 관광, 문화기능 등을 보강함으로써 국제적 중심도시로서 활력과 경

쟁력이 있는 도심부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양윤재, 2008: 314,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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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목적하에 청계천은 쾌적한 수변공간을 가진 도심하천으로 개발

된 것이다. 물론 생태적인 하천복원이라는 이름으로 도시홍수를 대비하

기 위해 200년 빈도의 제방여유고를 두었고, 서식어종을 고려한 수질기

준을 마련하였으며, 시민친수활동 등을 고려해 평균수심 40cm로 항시 

물이 흐를 수 있게 하였다고 하였다(양윤재, 2008: 319). 하지만 청계천은 

원래 건천(乾川)이어서 항시 물이 흐를 수 있는 하천이 아니다. 따라서 이

런 하천을 만들기 위해 인위적으로 전기를 이용해서 한강물과 지하수를 

끌어온 후 다시 흘러 내려 보내야 하고, 자연스러운 하천생태계가 아니

기 때문에 자정작용이 미약해 수시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청소를 해줘

야 한다. 이를 위해서 매년 약 80여억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7)(≪이데일

리≫, 2011.11.21).

닐 스미스의 자연의 생산 개념에 비춰보면 도심재개발을 위해 청계천

을 복원한다는 것은 청계천이라는 1차 자연을 자본축적전략으로서 실질

적으로 포섭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건천으로서 청계천이 가진 원래의 

생태계 기능을 활용하여 자본축적에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청계천 생태

계 전체가 토지이용의 기능고도화와 도심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

산관계 속으로 포섭되었고, 이렇게 생산된 자본화된 2차 자연으로서의 

청계천에서, 1차 자연이라고 할 수 있는 ‘흐르는 물’이 생산되도록 한 것

이다. 이러한 실질적 포섭 전략을 통해 자본화된 청계천은 원래의 생태

계가 우리에게서 은폐되어버렸다. 대신 상상속의 자연, 혹은 사회관계로

부터 외재화되어 있는 자연으로서 항상 물이 흐르는 청계천이 시민들에

게 드러나게 됨으로써 일종의 ‘네이처-워싱’의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8) 

7) 서울시에 따르면 실제 사용한 청계천 유지관리비용은 2005년 37억, 2006년 67

억, 2007년 72억, 2008년 77억, 2009년 총 74억, 2010년 77억 원이었다. 청계

천 유지관리비용에는 인건비와 청소·경비용역, 토목·조경시설 유지관리 등 각종 

시설물 유지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청계천에 흐르는 물은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하천수가 아니라 전기를 이용해 한강물과 지하수를 끌어다 쓰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한 해 평균 8억 원 정도에 이른다(≪이데일리≫, 2011.11.21).

8) 이것은 복원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2005년 10월 1일에서 3일까지 서울시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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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양윤재, 2005.

<그림 1> 청계천 복원도

물론 복원사업 추진과정에서는 실제로 흐르는 물은 없었고, 청계천 복원

도(<그림 1>)라든가, 홍보영상 등을 통해 끊임없이 물이 흐르는 도심공

원이라는 이미지를 주입하면서 가상의 네이처-워싱 효과를 누린 것이다. 

이를 통해 청계천 복원 사업 추진 집단은 시민들로부터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자본축적 전략으로 청계천을 이용하였다. 실제로 청계천 복

원 사업 이후 청계천 주변의 지가는 상승하였다. 청계천 복원 사업이 주

변 지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청계천으로부터 1m 가까

워질수록 필지는 1m
2
당 약 28∼36만 원의 프리미엄을 가지며, 청계천 프

리미엄은 청계천이 완공된 2005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2009년에 최

고치를 경신하였다가 경제위기로 인해 2011년에 감소했다(장유경·황기연, 

2013: 47). 이것은 청계천을 생태적을 복원한 목적이 실제로 도심재개발

을 통한 자본축적 전략에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청계천 복원사업 추진 집단의 청계천 생산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전

략은 거버넌스 구조의 활용 전략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 전략의 (추진 집

단 입장에서의) 성공이 청계천 생태계와 관련된 환경문제를 탈정치화시키

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청계천 복원사업이 잘되었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의 응

답수가 663명 중 98.6%(매우 좋다: 63.8%, 약간 좋은 편이다: 35.1%)가 긍정적

으로 평가한데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조명래, 2005: 140).



106  공간과사회 2015년 제25권 4호(통권 54호)

고, 민주적인 생산 방식을 가로막은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었다. 청계천 

복원 사업에는 추진 과정에서 몇 가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쟁점이 

있었다. 크게는 고가도로 철거와 하천복원으로 인한 교통대란의 문제, 

그리고 상권의 축소와 변화로 인한 상인들의 생계문제와 보상문제, 그리

고 청계천의 하천생태계와 역사문화유적의 복원을 둘러싼 개발과 보존 

사이의 가치관 대립의 문제이다. 이 세 가지 쟁점 모두 충분히 환경정치

가 나타날 수 있는 영역이었다. 그러나 세 가지 쟁점 모두에서 추진 집단

은 거버넌스 기제를 활용하여 갈등을 ‘관리’하였고, 갈등 관리에 성공하

였다고 평가하고 있다(양윤재, 2008; 성지은, 2005; 황기연·나태준, 2005; 황기

연 외, 2005). 

실제로 공공부문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

여 논의를 했다는 점에서 형식적 민주주의, 혹은 더 나아가서 참여 민주

주의의 성격이 나타났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거버넌스 기

제가 활용되는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청계천이 자본축적 전략으로 생

산되는 과정에 도전하는 것 자체를 차단하는 방어막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형식적으로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놓았지만, 실제로는 

의견을 묵살하거나 무시하면서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해간 것이어서 대

단히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청계천이 생산되었다.

청계천 복원 사업 과정에서는 다양한 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청계천 복

원시민위원회(위원장 권숙표, 이하 시민위), 청계천지역주민상인협의회(이

하 협의회), 청계천역사복원관련전문가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청계

천문화재보전전문가위원회(이하 전문가위), 문화재청소위원회(이하 소위원

회) 등이 그것이다. 이 위원회 중에서 시민위는 추진집단에서 이른바 청

계천 복원사업의 삼각편대(시민위, 청계천 복원추진본부, 청계천 복원지원연

구단)라고 하면서 핵심적인 지위를 부여하였다. 시민위는 청계천 복원사

업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 평가하고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울

시 조례에 의해 만들어진 위원회이며, 6개의 분과위원회(역사문화, 자연환

경, 건설안전, 교통, 도시계획, 시민의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청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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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생산과정에서 시민위의 의견은 무시되거나 묵살되었다. 시민위는 

2003년 1월 9일 본위원회에서 서울시가 준비한 기본계획(안) 보고를 받

았다. 여기서 역사문화복원, 하천단면, 도시계획 분야에서 실시설계가 진

행되는 과정과 철거 공사 후 하천공사 중에도 구체적인 조사와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겠다는 서울시의 설명이 있었고, 시민위는 몇 가지 단서

조항을 조건부로 달아서9) 기본계획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시민

위의 의욕적인 분과 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분과위 활동 지원에 소

극적이었으며, 결과적으로 분과위원회가 제안한 22개 사업은 대부분 진

행되지 못했다(노수홍, 2004). 시민위원회의 활동위축과 비판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추진집단의 일정대로 계속 진행되었다. 급기야 시민위

원회가 최종실시 설계안에 대한 심의결과 수용불가를 밝혔음에도 불구

하고 추진집단은 2003년 7월1일에 사업을 착공하였다. 명백한 조례위반

이며 거버넌스 구조를 훼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한겨레≫, 2004.6.13).

문화재 복원의 경우도 유사한 전략이 사용되었다. 2003년 7월 15일 서

울시는 청계천 문화재와 관련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10) 이 자문위

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광교와 수표교의 원형을 기초로 한 복원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시민위 산하의 역사문화 분과위원회에서 2003년 7월 

21일 공식적으로 서울시의 복원계획이 엉터리라고 선언하고 원형복원을 

요구하였다. 문화재청 역시 서울시의 복원계획에 대해 반대했고, 문화재

청의 자체 현장조사를 통해 문화재 발굴구간에 대한 공사 중단을 요청했

다. 이러한 반발에 직면하자 서울시는 2004년 3월 11일, ‘전문가위’를 구

성하여 문화재복원방안에 관해 논의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 ‘전문가

9) 관련 분야 내용 추후 보완, 턴키방식공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입찰안내

서에 역사문화복원을 위하여 도로의 선형과 하천의 단면을 유물조사와 의견수

렴 결과에 따라 변형할 수 있다는 조항 삽입을 조건부로 하였다(노수홍, 2004). 

10) 시민단체들은 자문위원회가 서울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위원회라

고 하면서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자문위원회를 해체하고 거기서 결정한 내용

을 모두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하였다(≪한겨레≫, 200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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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상당히 상충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으로는 광교 등의 사적

에 대해 일단 가지정(假指定) 문화재로 지정하여 복원할 것을 요구하는 동

시에, 현재 교통량을 감안해 광교를 청계천 상류로 이전해서 복원하고, 

수표교와 오간수문은 공사 진행을 위해서 해체·이전해서 보존하되 구체

적인 복원 방침은 추후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청계

천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명박 시장이 정치적 야심을 위해 

자신의 임기 내 완공을 서두르고 있으며, 문화재 전면 발굴조사 뒤에 복

원계획을 다시 세울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주간동아≫, 2004.3.11). 그러

나 서울시는 전문가위의 결정이라며 기존의 복원방침을 고수하기로 하

였고, 문화재청은 광교 등을 사적으로 가지정하고 청계천문화재 복원 방

법을 결정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결론을 내리기로 하였다. 결국 

소위원회의 결정은 사례별 분리 복원이었다. 광교는 원형복원, 광통교는 

이전복원, 오간수문은 장기검토과제로 남겨놓은 것이다(성지은, 2005: 

163). 

상인들과의 협상에서도 유사한 전략을 사용하였다. 즉, 상인들의 이해

관계와 민원을 분리해서 나누고, 부분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결국 

사업을 추진해가는 방식을 선택했다. 예를 들어 협의회의 운영을 살펴보

기로 하자. 협의회에서 다루는 정책 의제는 대단히 다양했는데, 보상문

제, 합의안 도출, 사후 운영관리, 영업 불편 최소화, 상권 활성화, 새로운 

이주지원대책 등이었다(김병철, 2007: 123). 추진 집단은 상인들을 사업 추

진의 연대세력으로 만들기 위한 대책을 몇 가지로 나눠서 진행하였다. 

첫째, 상인들을 위한 교통대책,11) 둘째, 주변상인들의 영업 불편 최소화 

대책,12) 셋째, 주변상권활성화 대책13) 등이다. 이처럼 뭉쳐놓으면 복잡

11) 청계천 버스노선 변경, 청계천 주변 무료셔틀버스의 운행, 청계천 상가 고객 

무료주차혜택 부여 등이다. 

12) 공사구간을 청계천 도로폭 이내로 한정하고 편도 2개 차로를 확보하는 것, 청

계천로 684면의 화물조업주차공간을 존치·활용하는 것, 공사구간을 3개 공구

로 분할하고 최신공법 이용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것, 동대문운동장을 대형

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주차료를 감면하는 것, 주 운행 버스노선 유지 및 3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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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가 될 것을 잘게 나누고, 부분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의견

조율과 합의를 이루어냄으로써 갈등을 관리했던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자본축적의 ‘제도적 조정(institutional fix)’을 빗대어 ‘거

버넌스 조정(governance fix)’라고 불릴 수도 있을 것이다.14) 즉, 거버넌스를 

이용하여 갈등을 관리하면서 결국 애초의 계획을 차질 없이 그대로, 그

것도 표면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추진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추진집단은 자본축적을 위한 공간적 조정(spatial fix) 전략도 동원하였다. 

추진 집단은 공구상을 중심으로 하는 도심부적격 업소를 도시외곽에 이

주시킨다는 정책을 제시하였다.15) 즉, 시장자율기능에 의한 이주상가 단

지를 조성, 상인들이 희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부지를 선정하여 도시계

획, 시설입안 및 기반시설 지원, 단지조성 비용 융자 지원 등의 정책을 

제시하였다. 점포상을 대상으로는 아예 새로운 공간의 생산을 통해 갈등

을 무마한 것이다.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 ‘장소(place)’로 형성된 청계천

의 사회생태계를 하나의 대체가능한 공간, 그래서 ‘장소성(placeness)’을 

선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 등이다. 그런데, 상인들의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은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13) 건물 리모델링 등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8억 원 무상지원, 시장현대화를 

위한 재개발 사업비 100억 원 이내 융자 지원,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경

영자금 융자 특례지원, 도심재개발 희망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공 등이다.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은 2005년 서울시 주요업무계획

(http://www.seoul.go.kr/2004brief/2004major/policy_det0202.htm, 2015.12.21, 검

색)을 참조.

14) Swyngedouw(2005)는 다양한 규모의 국제조직이나 지구적 금융기구들의 출현

이 국민국가 단위의 제도적 스케일을 넘어서는 제도적 조정(institutional fixes)

라고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거버넌스가 가진 이중적 속성과 왜곡적

인 사용, 그 결과 엘리트들이 다시 거버넌스를 장악하는 문제에 대해서 경고하

고 있다. 이 글에서는 스윈거도우의 이러한 논의를 차용하여 거버넌스 조정

(governance fix)이라고 이름 붙였다.

15) 서울시는 2004년에 ‘문정지역 종합개발 구상안’을 확정하였는데, 송파구 문정

동 일대에 약 37만 8,000여 평의 청계천 상가 이주단지를 포함해서, 미래형 업

무단지, 도심형 산업단지, 동남권 유통단지를 단계적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홍성태, 2004: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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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하고 교환가능한 공간으로 치환하여 제시함으로써 상인들을 연대세

력으로 만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노점상에 대해서는 점포상들에 대한 대응 방법과 다른 대책을 

제시하였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들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추진 

측 행위자들이 보기에는 노점상은 복원공사로 인해 영업상의 큰 손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기본적으로 노점상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2년 8월 22일 청계3가에서 공구노점을 하던 60세의 박모 씨가 노점

상에 대한 과잉단속에 항의하면서 서울중구청장실 앞에서 시너를 뿌리

고 분신자살을 기도했다. 그는 분신자살 기도 전에 이명박 시장에게 서

민을 돕겠다는 공약을 왜 지키지 않느냐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2002년 9월 6일 결국 사망하였다(≪오마이뉴스≫, 2002.9.9). 

2003년 1월 17일에는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주도로 

약 3,000여 명이 모인 집회가 열렸다. 2003년 2월에는 복원사업 주변의 

의류상을 중심으로 한 ‘의류상가대책위원회(이하 의류대책위)’가 결성되었

고, 3월에는 노점상을 중심으로 한 ‘청계천노점상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가 결성되었다(성지은, 2005: 162). 2004년 4월 28

일에는 청계천 4가의 공구상가에서 29년간 장사를 한 가게 주인 김모 씨

가 목을 매어 자살했다(홍성태, 2004: 40). 투쟁위가 계속 대책들을 거부하

고, 자살 사건과 같은 갈등이 사회문제로 비화되자, 결국 협상을 시도하

게 되었다. 노점상에 대한 대책은 동대문운동장을 한시적인 상설 벼룩시

장으로 제공함으로써 정책불응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성지은, 

2005: 170∼171). 2003년 11월 30일 서울시는 공무원, 경찰, 철거용역반을 

동원해서 대단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노점상을 모두 없앴다. 하지만 노점

상들에 대한 대안으로 제공한 동대문운동장은 상설 벼룩시장이라는 이

름만 있을 뿐, 길에서 떨어져 있는 곳이고 전기도 쓸 수 없는 상태였다16)

16) 약 1000여 명의 청계천 주변 상인들이 동대문운동장으로 들어오자 기존 동대

문운동장 주변에서 장사를 하던 노점상들은 상권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여 반

대하였다. 이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동대문운동장의 남아 있는 공간 중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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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태, 2004: 48). 이것은 자본축적전략으로서 공간을 새롭게 개발하거나 

아니면 공간에서 배제시켜버리는 공간조정 전략을 선택했다는 것을 의

미한다. 

3) 청계천 복원 사업 저항 집단의 청계천 생산 전략

청계천 생산 과정에서 일종의 저항 세력을 형성한 집단은 동일한 이

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청계천 

복원 사업이 초래할 사회적 비용 중에서 교통대란과 이로 인한 불편은 

직접적이긴 하지만 시민들이 간접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고 다소 막

연해서 사업 추진 과정에 큰 장애물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청계천 복

개 이후 형성된 공구상가 등의 점포상이나 노점상과 같은 행위자들은 복

원 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에 첨예한 갈등을 빚을 수

밖에 없었다. 상인들은 청계천의 생태적 복원이나 역사문화적 복원보다

는 오랜 기간 형성된 사회적 생태계라고 할 수 있는 상권이 무너지는 것

을 가장 우려했다(황기연 외, 2005: 70). 하지만, 청계천 상인들의 경우 핵

심적 이해관계자로서 시민위에 들어가야 했지만 한 명도 참여하지 못하

고, 오히려 서울시의 입장을 반영하기 쉬운 산하기관의 연구원이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함으로써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복원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높이는 데만 기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홍성태, 2004: 47). 이처럼 거버넌스 구조에 제대로 참

여하지도 못한 1만 명의 노점상과 3만 명의 상인들이 활용한 전략은 유

사 이해관계를 가진 16개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그룹과 개별적인 협

상을 벌이는 것이었다(≪미디어스≫, 2015.10.2). 상인들은 자본축적 전략으

평을 노점 상인들에게 할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주변 노점상들도 동의하고 

협조하여 청계천 주변 상인들은 동대문운동장으로 이주하였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DDP)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청

계천에서 이주했던 상인들은 옛 동대문구청 옆 옛 숭인여고 자리로 약 850명 

정도가 다시 이전을 하게 되었다(≪오마이뉴스≫, 20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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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청계천을 자본화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건조

환경 속에서 누렸던 상권을 어떻게 지속시키느냐에 대해 더 큰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생산과정을 민주화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크지 않았다. 

이런 점은 추진집단에 의해서도 지적된다. 추진집단의 협상전략을 살펴

보면, 협상파트너를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결집력이 약하고 

개인적 불이익을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상인을 협상파트너로 설정”한다

는 전략이 나와 있다(황기연·나태준, 2005: 181). 사업 초기에 서울시의 이

전계획에 회의적이었던 상인들은 서울시가 개별 이전이 아닌 상권 전체

의 이전을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고 나서는 추진 집단에 협조적인 태도로 

바뀌었다.17)

한편, 서울시가 제시한 복원 사업의 착공 시기는 첨예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서울시는 2003년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7월 착공이 제

시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상인들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시민위에서 착공 시기 연기를 요구하였

다(황기연 외, 2005: 68). 착공시기의 문제는 청계천 생산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003년 7월 1일 착공이라는 시간

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 만들어진 시간표였다. 즉, 이명

박 시장의 재임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정치적 자산으로 만들려는 

이유를 제외하고는 굳이 서둘러 7월에 착공을 할 필요는 없었다.18) 만일 

착공이 연기되고, 복원 사업의 생태적 건전성, 문화유적의 보전, 상인들

(점포상, 노점상)의 상권과 생계의 권리 등을 보장하는 문제 등을 광범위

17) 그러나 사후적으로 보면 상인들은 자신들의 협조에 대해 응분의 보상을 받지 

못했다. 문정동에 만들어진 가든파이브로 이전을 꿈꿨던 6천여 상인들 중에 실

제로 가든파이브 상인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상인은 2천여 명이고, 실제로 장

사를 하는 사람은 100여 명 정도다(≪미디어스≫, 2015.10.2). 

18) 청계천 복원 연기가 불가하다는 주장의 핵심 논리는,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실천력이 약화된다”, “연기되면 돌발변수에 의해서 사업이 좌초된다”, “선거과

정에서 정치논리나 당리당략에 휘말린다”, 시민들의 피로감이 증대되고, 관심

에서 멀어진다 등이다(황기연 외, 2005: 69). 이 점을 살펴보면, 복원사업을 탈

정치화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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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논의할 수 있었다면, 청계천 생산의 과정이 좀 더 민주적으로 바뀌

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민주적인 청계천 생산을 위해서 

착공 시점을 언제로 하는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앞서 보았듯이 상인들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다. 특히 노점상의 경우 합법성을 

갖지 못한 상태여서 실제로는 추진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버린 상

태였다. 

따라서 착공시점을 연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시민위에 있었으나 앞에

서 보았듯이 거버넌스 조정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그럴 가

능성을 살리지 못했다. 우선 시민위가 조례에 의한 기구이긴 하지만, 결

국 서울시 산하의 위원회였기 때문에, 시장 임기 내에 완공을 해야 한다

는 시정부의 정책 방침을 정면으로 거부하기가 쉽지 않았다. 또한 청계

천 복원을 일종의 토목공사로만 인식하는 추진집단에 의해 시민위에서 

시민사회의 주장이 관철되기 어려웠다(조명래·배재호, 2005: 145).

11개 시민단체가 모여서 만든 청계천연대는 청계천의 문화재를 전면

적으로 발굴하고 복원계획을 수립한 뒤에 하천공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그러나 추진집단은 문화재 복원은 언제라도 할 수 있지만, 하천

공사는 홍수를 막기 위해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면서 시민사

회의 주장을 무시했다(≪주간동아≫, 2004.3.11).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앞

뒤가 맞지 않은 주장이며, 논리적이지도 않다. 사업하다가 문화재가 나

오면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 타당한 순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민위원

회 건설안전분과의 정동양 교수는 2002년 12월부터 홍수문제 없이 광교

와 수표교를 원위치, 원형 복원할 수 있는 기술적 자료를 제시하기도 하

였다(노수홍, 2004). 청계천에는 상당한 문화재가 존재하였다. 다양한 유

구(遺構), 모전교 주변의 양안 석축, 수표교 기초석, 오간수문지(五間水門址) 

등이 발견되었는데, 조선후기의 토목기술 변천이나 경제력을 보여주는 

문화재들이다(≪주간동아≫, 2004.3.11). 그러나 홍수 방지를 위해 급하게 

복원사업을 해야 한다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무교동 네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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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모전교 주변 공사 현장에서 가장 보존상태가 좋았던 호안석축 48미터

를 훼손하였다(≪조선일보≫, 2004.3.2).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김영주 시민

위 역사문화분과장과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등 5명은 2004

년 3월 5일 이명박 시장과 양윤재 본부장을 문화재 훼손 등 문화재보호

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하였다. 청계천연대와 시민

위는 “서울시가 법적 기구인 시민위가 반대한 청계천 복원사업 최종 실

시 설계를 그대로 추진하는 등 청계천 파괴공사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를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하였다(≪한겨

레≫, 2004.6.13). 결국 거버넌스 기구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법적인 절차

에 의해 추진집단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제동을 거는 방법을 택하여 거

버넌스 조정 전략에 대응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거버넌스 구조에 참여한다는 것이 저절로 민주주의의 

작동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준다. 2004년 7월 21일 녹색연

합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민노당 소속 서울시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

한 지적을 하였다. 

“위원회가 얼마나 시민들을 대표하는가, 청계천 시민위의 경우 독립성, 

자율성을 조례로 보장하여 위상을 높였으나, 활동 내용에 대한 규정이 모

호해 결국 서울시 입맛대로 할 수 있는 빌미가 되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이후 서울시 행정에서 시민참

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서울시장의 독단적인 

행정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녹색연합, 

2004).

즉, 거버넌스 기구의 시민대표성, 그리고 실제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활동의 내용과 제도적 보장, 공개적이고 투명한 거버넌스의 운영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저항집단의 청계천 생산 전략은 점포상

처럼 거버넌스 구조에 참여하지 못한 채로 개별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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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적 참여로 그치거나, 시민위와 같이 거버넌스 구조에 참여하였더라도 

거버넌스 구조를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좌초한 것으로 보이며, 결

국 법률적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도심재개발을 통한 자본

축적 전략으로 청계천이 생산되는 과정에 (형식적으로 보면) 민주적 방식

으로 참여하였으나, 축적전략으로 청계천이 생산되는 과정을 차단시키

거나 방향을 바꾸지는 못하고, 거버넌스 조정전략에 의해 포섭되어 버린 

것이다. 

청계천 생산 과정에서 저항집단, 특히 시민위나 청계천연대는 청계천

의 사용가치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즉, 청계천이 가지는 원래의 생태

계 복원과 문화유산의 복원에 집중하여 대항 전략을 구사하였다. 물론 

저항 집단에서 청계천이 서울시장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업, 그리고 

도심재개발을 위한 도심하천개발사업이라는 점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의 청계천 생산방식을 주도하는 사회적 관계, 그리고 청계천

이 자본화되는 방식에 집중하여 이것을 공략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연대

를 만들어가는 대응 전략을 구사하는 동시에 도심을 관통하는 깨끗한 물

이라는 이미지가 가진 네이처-워싱 효과를 차단하였다면, 적어도 공사 

착공시기를 연기하고, 문화재 복원 조사를 위한 시간을 벌면서 폭넓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민주적 방식의 청계천 생산이 가능했을 수도 있었

을 것으로 보인다.

 

4) 해석의 결과와 환경정치의 가능성

지금까지 닐 스미스의 자연의 생산 개념을 기초로 청계천 복원 사업

을 비판적으로 해석해보았다. 복원사업의 추진집단들은 저항집단들을 

대상으로 ‘공간적 조정 전략’과 ‘거버넌스 조정 전략’을 효과적으로 구사

함으로써, 목표했던 기간 동안에 복원사업을 마무리 지었다. 즉, 공간적 

조정 전략과 거버넌스 조정 전략을 통해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통한 자본

축적 전략으로 청계천이라는 자연을 생산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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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형식적으로는 거버넌스 구조라는 민주적 방식을 활용했지만 매우 비

민주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청계천 생산 과정에 비판적으로 

개입했던 저항그룹들은 청계천의 비민주적 생산 방식이 청계천 주변의 

지가를 올림으로써 자본화되고 상품화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닐 스미스(Neil Smith)는 예전에 이와 유사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가 있다. 

“우리(환경운동가들, 마르크스주의자들, 여성주의자들, 작업장 안전 및 

보건운동가들, 과학비평가들, 인종과 섹슈얼리티에 관련된 사회이론가들

－필자 첨부)는 자연을 분명하고도 불가피한 대중적인 정치 의제로 올려

놓음으로써 주요한 승리를 거머쥐었지만, 우리는 동시에 자연의 정치학이 

전반적으로 수용되고, 제도화되고, 시장화되면서 보통의 정치적 의제로 

되면서 주요한 패배도 맛보았다. … 후기 자본주의의 자연 파괴에 대한 환

경주의자들의 도전이라는 급진적 지니(genie,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지

니 요정－필자 첨부)는 자연에 대한 새천년적(millennial) 조바심을 잠재우

기 위해 제도적 정상성이라는 병속에 다시 갇히게 되었다”(Smith, 1998: 

272). 

환경과 녹색의 이미지가 상품화되고,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과 역사성

과는 상관없는 하천복원사업이 추진되었던 경험에 대한 비판적 재해석

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환경정치의 가능성을 복원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큰 시사점은 자연의 상품화 과정에 다양한 차원으로(예컨대, 물질적 

실천, 상징적 실천 등) 개입할 수 있는 정치적 운동을 조직해야 한다는 것

이다(Swyngedouw, 1999; 2005). 거버넌스라는 것은 참여하는 행위자들 간의 

세력 혹은 역량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일종의 국면돌파 전략으

로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거버넌스가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

라 민주주의가 거버넌스를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민주주의를 어떻게 급진화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문제로 떠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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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간과 자연에 대한 상품화에 저항하여 인간의 자유, 그리고 자연의 

공공성에 대한 시민적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급진화시키는 

것이 민주적인 방식의 자연의 생산을 위해 필요한 일인 것이다. 이것은 

끊임없이 자연 생산 과정에 개입하여 다양한 형태의 물질적, 상징적 실

천을 수행하는 행위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버넌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버넌스가 비민주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

고, 자연 생산 과정에 비판적으로 참여하는 운동을 기획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의 생산 과정에서 중심 자리를 차지하

기 위한 시민운동 전략을 면밀하게 수립해야 하고, 담론과 상징의 효과

적인 활용 전략 등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청계천 복원 사업이 마무리된 지 이제 만 10년이 되었다. 도심하천공

원의 조성, 그리고 주변 토지이용의 고도화와 부동산 수익의 증가라는 

목표에 비추어보면 청계천 복원사업은 성공한 사업이다. 그러나 생태적 

복원, 그리고 역사성의 복원이라는 목표에 비추어보면 청계천 사업은 실

패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조명래‧배재호, 2005). 그리고 현재 박원순 서

울시장에 의해 생태적 측면이 강조된 청계천 복원 사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어서 청계천이라는 자연의 생산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계

속 진행 중이다. 앞으로 진행될 청계천이라는 자연의 생산 과정에서 환

경정치가 복원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출신의 시장이 마련하는 (예전보

다는 민주적이라고 간주되는) 거버넌스 구조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으로 그

쳐서는 안 된다. 자연 생산 과정의 중심을 차지하기 위한 담론 및 이데올

로기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흐르는 물이 가진 네이처-워싱을 효과

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운동 전략을 수립하며, 공공의 자산으로

서의 청계천이 가지는 가치를 가시적으로 보이는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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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책임지고 추진하는 행위자들이 그 과정에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한다. 그 결과 청계천에는 인공적으로 퍼 올린 물

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물이 흘러야 하고, 무엇보다 민주주의적 

가치가 그 물에 실려서 흘러야 할 것이다. 

원고접수일 : 2015년 11월 24일

심사완료일 : 2015년 12월 16일

게재확정일 : 2015년 12월 17일

최종원고접수일  2015년 12월 23일



닐 스미스의 자연의 생산 개념에 의한 청계천 복원 사업의 비판적 해석  119

Keywords: production of nature, de-politicization of environment, re-politicization 

of environment, governance fix strategy

 Abstract

Critical interpretation on Cheongyecheon Restoration Project 

based on concept of ‘Production of nature’ of Neil Smith

Sanghun Lee

This paper tries to interpret the process of ‘Cheongyecheon Restroration Project’ 

in critical manner using the concept of ‘production of nature’ of Neil Smith. 

Through the process of producing the Cheongyecheon creek by various actors and 

social networks, environmental problem has been de-politicized as technological, eco-

nomic, and administrative task. This paper interprets the strategies of spatial fix 

and governance fix of pursuing groups and lack of effective strategy from resistance 

group contributed to the de-politicization of the environment. Finally, this paper 

suggests we need democratizing production of nature. For this, planning of critical 

involvement into the process of production of nature and strategical consideration 

of democratic engagement into the governance is highly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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